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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이 글은 최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

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

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견 이러한 사회적 책임화 현상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복원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신

자유주의가 사회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영토화하는 테크놀로지들이자 통치 영

토화과정의 효과일 뿐이다. 이글은 우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 담

론의 폭발적 증가를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에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

제,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동

원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함의를 

논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적 관심사들은 시장의 언어

들로 재정의되어 경영전략의 한 구성요소로 축소되며, 윤리적 소비의 경우, 기

존 권리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과 저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신자유주

의 통치에 포섭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

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제 흐름들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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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그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나 시민사회 같은 공  역의 시장화, 

그로인한 사회 반의 공공성 약화는 흔히 지 되어온 상이다. 시장 논리는 

이타심이나 호혜성에 바탕한 연 의 정신을 체하고 소멸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도덕성  사회  연 성의 

부활 상이 시장, 시민사회, 국가 모든 역들에서 찰되고 있다. 최근 공정소

비, 윤리  소비, 착한 소비, 기업의 사회  책임, 사회  책임경 , 공생경제, 

윤리경 , 신뢰경 ,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경 , 공동체 자본주의, 사회  

기업, 동반성장, 공생발 , 기업시민, 책임시장경제 등 윤리 련 어휘들을 수식

구로 달고 있는 일련의 경제 용어들과 담론들의 폭발  증가는 이를 잘 보여 다. 

특히 이러한 상에서 주목할 은 ‘시장의 공공화’ 상, 즉 상이한 작동 원리를 

가진다고 여겨졌던 시장과 사회가 결합되고 있다는 이다. 시장의 공공화 상

은 공  역의 시장화로 표 될 수 있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공공성의 후퇴

를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상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호혜성과 

공  가치의 역으로서 공  역은 시장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  

가치에 한 요구에서 면제되어 오로지 사  이익 추구를 미덕으로 삼아왔던 

시장은 거꾸로 공공화한다는 에서, 재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공공화

와 공  역의 시장화는 모순 인 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권리의 주체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  책임의 담당자

로 변형시키는  다른 역설  상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시장권력과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해왔던 노동조합이나 기타 시민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같은 통  권리 

요구  최근의 기업의 사회  책임 이행 요구를 넘어서 사회 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의 사회  책임

(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 소비자들 역시 ‘소비

자 권리’ 신 스스로 사회  책임 정신에 입각한 ‘윤리  소비’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통상 국가가 담당했던 사회  책임의 의무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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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동안 사회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어왔던 노동조합, 소비자  시민들 

스스로 떠맡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의 공공화와 공  역의 시장화 그리고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  책임의 

담당자로의 자발  변형이라는 이 모순을 정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공리처럼 여겨왔던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

회 인 것과 같은 구분들이 변형되고 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은 

최근 시장의 표  행 자인 기업,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어 왔던 노조, 시민단체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 으로 사회  책임을 떠맡는 상을 ‘신자

유주의 사회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 경 , 윤리  소비운

동을 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분석의 에서 

계보학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 이 작업을 해 본고는 우선 신자유주의 통치성

의 변별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바탕해 사회  책임화 상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에서 읽는 이론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사회  책임화에 

결부된 신자유주의 통치의 지식의 배치는 어떠하며 어떠한 진리의 체제(regime)

가 동원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는지를 권력의 테크

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로 나 어 경험 으로 

고찰할 것이다.2)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바탕해 시장의 공공화와 공  역의 

시장화 그리고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  책임의 담당자로의 자발  변형 과정에

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시사 을 고찰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한 자료로는 2000년  분 이후 발간된 주요 일간지 사설 

는 기사, 기업의 사보, 정부  정부 산하 연구소의 정책보고서, 주요 기업 

 1) 혹자들은 2008년 세계 융 기를 신자유주의가 산의 신호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Dean (2010b)도 주장하듯이, 본고는 2008년 세계 융 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통치의 

자기성찰성을 높여 신자유주의 통치가 더욱 정교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결코 신자유주의 통치의 산을 의미할 수 없다고 본다.

 2)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해 분명히 해둘 은 푸코의 권력 개념 속에서 지식(담론)과 

권력(테크놀로지)이 분리가능하지 않다는 이다. 푸코에게 권력은 항상 ‘지식/권력’의 

복합체이다. 다만 이 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해 불가피하게 그 둘을 나 어 분석할 

뿐임을 밝힌다.



일반 2 |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_ 김주환 213

 기업 부설 경제연구소의 각종 보고서, 경제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의 보고서 

등을 주로 활용했다. 학계의 학술자료들은 분석 상에서 배제했다. 이러한 자료

들은 크게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그것들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비롯해 사회  제 변화에 가장 큰 향력을 지니는 사회  행 자들이 생산한 

자료라는 이다. 둘째는 학술  성격보다는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에 향

을 주고, 에게 특정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보 하고자 하는 등의 실용  성격이 

강하다는 이다. 이런 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담론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다 효과 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 다. 

2. 통치성으로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인즈주의 복지정책에 맞서 민 화, 탈규제, 작은 정부로 표

되는 시장 친화  국가 ‘정책’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때로는 지배계 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해 사용하는 허구  지배 ‘이데올로기’로도 

정의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를 특정한 

경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환원될 수만은 없는 신자

유주의 문화나 신자유주의 주체화의 에토스를 포 하기 힘들다는 에서, 그리

고 허구  지배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은 신자유주의가 단순

히 이데올로기로 간단히 치부될 수만은 없는 다양한 지식과 진리의 체제들을 

통해 작동한다는 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푸코는 그의 말기에 진행된 일련의 연구와 강의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악한다.3) 물론 푸코는 통치성 개념을 다양한 방식

 3) 이때 통치(government)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정부 기 들의 

정치  통치 행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Foucault, 2007: 87～104)는 16∼18세기 

텍스트들에서 자기에 한 통치, 타자에 한 통치, 가족 통치, 경제 통치, 국가 통치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에 착안하여, 통치라는 용어를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실행되는 다양한 권력의 테크놀로지들을 지칭하기 해 사용한다. 이러한 

이질 인 통치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수렴되거나 국가를 통하여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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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충분히 정련된 분석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통치성 개념을 통해 푸코가 다루고자 했던 핵심을 가장 포 인 

수 에서 잘 드러내는 방식은 그것을 ‘정치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4) 

컨  국가이성(raison d’État),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각기 변별  특징을 지닌 

정치  합리성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치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

치  합리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사상들을 립 인 념들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물질  효과들 속에서 다룬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러한 정치사상들은 그것들이 제기하는 모종의 ‘목 ’과 그 목 을 이루기 

해 동원하고 채택하는 일련의 통치 략들과 테크놀로지들로 이루어진 ‘수단

들’의 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치 략들과 테크놀로지들은 그 

실행을 해 그것들이 참조하고 활용하는 차들, 효율성 계산들, 성찰들을 가능

 하는 모종의 정치  합리화의 원리들과의 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Foucault, 1991: 78～82; 1988b: 154～155; 2007: 108; Simon, 1995: 55～56; 

Lemke, 2002: 54～55).

이런 맥락에서 푸코(Foucault. 2007: 96)는 “목 을 이루기 한 사물들의 올바

른 배치”라는 라 페리에르(La Perriere)의 통치에 한 정의가 통치의 이미를 가장 

잘 보여 다고 본다. 이때 “사물”이란 인간과 객  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로서 토나 부와 같은 객  요소들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자원, 기아, 

출산율, 생활  사고방식 등 권력이 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의 련 속에서 

악된 인간들까지 포 한다. 특정 목 을 해 그와 같은 사물들을 효과 으로 

배치하고자 동원되는 략과 술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통치성 분석이 

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성이라는 말을 통해 푸코가 특히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은 크게 두 측면이다. 첫째는 지식과 권력의 계에 한 것으로서, 

통치 상을 구성하고 거기에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가 작동하는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체화의 윤리에 한 것으로서, 

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푸코가 근 국가의 계보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통치성 분석의 요체다. 이에 해서는 Foucault(2007; 2008)를 참조하라. 

 4) 푸코는 정치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라는 말 신 때로는 정치 이성(political reason), 

통치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 등으로 표 하기도 한다(서동진, 200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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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합(encounter),” “품행의 통솔

(conduct of conduct)”이라는 통치에 한 푸코(1988b; 2007)의  다른 규정들이 

시사하듯, 자유로운 주체들이 스스로를 능동 으로 계발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권력에 종속되도록 배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다면 하나의 정치합리성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합리화의 논리를 통해 

통치를 실행하는가?5)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바탕하여 통치의 과도함

을 문제 삼고 국가의 정당한 활동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Foucault, 2008: 

13～25).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국가의 인  통치가 아니라 시장의 자연법칙과 

행 자들의 자발성에 의해 통치되는 자연  역으로서 시민사회라는 념을 

구성하고 그것을 국가와 립시키면서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될 한계로 설정한다

(Foucault, 2008: 291～316; 1984a: 242; 1989: 261; Burchell, 1991). 자유주의 통치는 

시민사회가 최 한 제한 없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목 을 해 다양한 테크닉들 

 지식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 수단들의 성은 그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 으로 평가된다. 시장 는 시민사회를 발명하고 그것을 국가와 구분

했던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이나 경제 외 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모든 역들을 시장과 경제의 역으로 간주한다(Foucault, 2008: 239～265; 

323; Lemke, 2001; Burchell, 1993; Shamir, 2008; 서동진, 2009: 330～331). 즉 신자유

주의 통치성은 개인들, 집단들, 가족들, 공동체들, 정부기 들 등 모든 사회  

행 자들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사회  계 

 활동들을 수요와 공  는 투자비용 비 편익 계산 같은 경제  형태에 

 5) 푸코는 질서자유주의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신자유주의와 미국 시카고학 의 신자유주

의 두 가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재의 신자유주의가 실질 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에 인 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학 의 신자유주의만을 논의할 것이다. 

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20세기  경제 공황 이후부터 략 

1970년 까지 이어진 인즈주의 복지체제와 같은 복지주의가 하나의 통치성으로서 

분석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쉽게도 푸코는 이에 해 별도의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복지주의 통치성에 한 분석은 푸코의 제자들과 통치성 학 라고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복지주의 통치성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se et al. 2006; Rose & Miller. 1992; Donzelot. 1980; 1991; Dean, 

1992;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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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해 조직하고 경 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기업(enterprise)으로 

간주한다. 경제학, 경 학  거기에서 생되어 나온 다양한 학문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식 체제들과 테크놀로지들 속에서 노동자는 고용자와 거래하는 기업가

로, 주부는 재테크를 통해 한 가계를 경 하는 CEO로(박혜경, 2010), 정부 기 의 

활동은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 일종의 경 활동으로 변형된다. 인간의 지식, 기술, 

재능은 노동력이라는 말 신 인  자본으로, 신뢰, 규범, 인간 계 등은 사회자

본이라는 용어로 재정의된다. 

이 듯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 같은 익숙한 구분들은 변용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에 한 분석이나 비 은 그와 같은 익숙한 구분들을 공리로 받아들이는 신 

그러한 구분들이 재구조화되는 방식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3.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에토스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윤리적 소비

푸코 자신을 비롯해 많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들은 공통 으로 신자유주의 

통치 속에서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교육, 복지, 취업활동 등의 행 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개인주의화된 자조

(self-help) 주체로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을 지 해왔다. 하지만 흥미로운 

은, 최근에는 단순히 자신의 행 와 운명에 한 책임을 넘어 일반  타인들에 

해서까지도 책임을 지고자 하는 도덕  주체들, 세니치(Lessennich, 2011)의 

용어로 말하면 ‘사회화된 호모에코노미쿠스(socialized homo economicus)’로의 변

형이 발견된다는 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  소비 담론의 폭발  

증가는 그 일단을 보여 다.6) 

 6) 본고는 기업의 사회책임경 과 윤리  소비를 신자유주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다룬다. 

하지만 이때 분명히 해둬야 할 은 이 이 그것들이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는 을 주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다. 다만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애 에는 신자유주의 이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신자유주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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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으로 최근 경제학 담론들은 합리  경제 행 자들 사이의 자유 

경쟁 모델로부터 행 자들 사이의 신뢰  계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Rose, 1999: 168).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도 기업의 사회  

책임을 유도하기 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UN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으로 이루어진 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를 2000년에 

출범시켰고, OECD 역시 2000년 다국 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사회  책임을 진 시키기 해 

힘쓰고 있다. 그 외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를 개발하고 보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  책임 

이행 성과를 외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행, 환경, 공정한 운

행, 소비자문제, 공동체발  등 7개 핵심주제에 한 기업의 사회  책임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2010년 발효함으로써  세계 으로 기업들은 사회책임경 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업의 사회책임경 은  세계  수 에

서 새로운 경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  반부터 한국 기업들 역시 앞 다투어 기업 스스로 윤리경 이나 

사회책임경 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CSR)7)을 표방하면서 도덕  

이슈들을 경 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고, 언론과 학계에서 이에 한 논의가 

폭발 으로 일었다. 

물론 턴 리드먼(Fridman, 1970)이 기업의 사회  책임 따 는 없으며, 기업

의 책임이란 이윤 창출 단 하나뿐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  책임 

논의에 해 비 이며 심지어는 사회주의  기업 이라고 혹평하는 경제학자

들이나 문가들  재계의 입장등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2009년 국경제인

연합회(2009)가 회 소속 국내 매출 상  200  기업을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의 경 자들이 CSR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86%의 기업이 경

무 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왔던 두 주제에 한 논의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흐름

과 만나 그것에 통합되어 통치술로 배치되는 과정이다.

 7) CSR은 ‘기업의 사회  책임’, ‘사회책임경 ’, ‘윤리경 ’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에 맞게 이 용어들을 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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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CSR 추진계획을 반   추진하고 있으며, 윤리경 헌장을 채택 보유하

고 있는 기업은 2005년 80.5%에서 2009년 95%로, 근로자를 상으로 한 윤리경

교육 시행은 같은 기간 동안 60%에서 92%로, CSR 담부서를 운 하고 있는 

기업은 31%에서 70%로 증가했다. 비 자들은 이것이 시장근본주의가 득세하면

서 야기된 반자본주의 세계화 운동 등에 맞서 지배계 이 체제 수호를 해 

구사하는 술 환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하며(장상환·정성진, 2006), 거  기업들

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Banerjee, 

2007). 이러한 비 들은 기업의 사회책임경 을 자본주의 기업 경 의 본질에서 

일시 으로 일탈한 행 로 보지만, 이미 기업의 사회  책임은 그 자체가 경 활

동의 본질로 통합되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윤리  소비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사회  

책임을 떠맡기 시작했다. 최소비용으로 최  효용을 얻어내고자 하는 합리  

소비와는 달리, 윤리  소비는 자신들의 소비 선택 행 가 야기할 환경, 인권, 

노동 등 제 사회  문제들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다. 이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생 활동, 환경 감시, 불매운동 등의 다양한 소비자 행 들을 포 한다. 

많은 소비자 실태 조사나 라이 스타일 조사들이 환경  노동, 인권 등 사회  

가치에 한 심 등 윤리  소비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8)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윤리  소비 실천 운동을 벌이

고 있고 언론에서도 윤리  소비 담론이 2000년  반 이후 꾸 히 증가해왔다. 

즉 소비의 공공화 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물론 과시  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등 통 인 합리  행 자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소비 양식들이 논의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  소비가 특이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양  

효용의 극 화나 ‘자기’의 심리  만족을 한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일정정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들’과 ‘사회 체’의 제 문제들까지 고려한다는 

 8) 일례로 2012년 5월 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윤리  소비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73%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가치를 반 한 

제품을 구매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 다’고 답했고, LG경제연구원의 2011년 “소비

자 라이 스타일 조사”는 환경이나 윤리등 사회  가치추구를 한국 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 스타일  하나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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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소비사회에서 정치  시민들이 소비자로 변형된다는 지 은 수없이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해 정치를 개별화된 이기  소비로 체하는 것이라는 비

(Bauman, 2007; 2008), 집합  참여를 개인들의 사 인 책임으로 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 (Guthman, 2007; 2008) 등이 있었다. 이러한 비 들은 시민에서 

소비자로의 주체성 변화가 야기하는 윤리 이고 집합 인 연   정치  활동

의 소멸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정치의 소멸이 아닌 생활정치(life politics)의 

출 으로 해석하는 기든스(Gidens, 1994)의 주장처럼, 소비자들이 단지 자신의 

이기  욕구충족만을 추구하는 편화된 존재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소비자권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향력을 발휘해왔고, 윤리  소비 역시 

자신들의 소비 행 를 통해 오늘날 거 한 권력으로 떠오른 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에서, 정치의 소멸이라는 비 론자들의 비 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보다 요한 것은 그 동안 소비자권리운동의 

경우에서처럼 권리의 주체로 자신을 이해해왔던 소비 주체들이 최근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  책임의 담당자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운동의 

정치성이 소멸된다기보다는 통치 상화되고 있다는 이다.9)

그 다면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 으로 삼아왔던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  

책임을 말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기업과 정부의 사회  책임을 압박해왔던 소비

자들이 스스로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기이한 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까? 본고는 도덕의 회귀라고 불릴 만한 이러한 일들이 탐욕 인 시장근본주의  

 9)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  책임 주체로의 변형 상은 윤리  소비 운동 외에도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도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운동  시민운동 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존의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지양한다는 명분으로 

노조의 사회  책임, 시민단체의 사회  책임을 표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애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심에서 시작된 국제표 기구의 ISO26000 개발이 

기업을 넘어 정부와 각종 조직 모두를 모두 망라하는 ‘조직의 사회  책임’ 논의로 

확 되고 있는데다 기업과 정부는 노조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사회  책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사회  책임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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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에서 보다 인간 인 다른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거나, 

폴라니(1991)식으로 말해서 시장을 사회에 되묻는(re-embedded)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거나, 하버마스(2006)의 용어로 말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생활

세계의 탈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신자유주의에 한 항으로 인한 지배

계 의 타  반응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들은 신자유주

의 통치 합리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강화한다.

시장 이외의 모든 역들까지 시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그 동안 공  역으로서 사회  책임의 주요 담당자 던 국가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  연 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는 시장화한다. 이로써 사회  책임, 타인들

과의 도덕  연  정신 등 통 으로 국가, 시민단체, 노조 등의 심사 던 

사회도덕  질문들은 이제 시장의 심사가 되어 간다(Shamir, 2008). 이는 기업 

같은 시장 행 자들이 기존의 사회도덕  질문들, 국가의 사회  책임들을 그

로 떠맡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10) 오히려 시장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치의 

역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그와 같은 기존의 사회도덕  심사들, 사회  책임 

업무들, 개인들 사이의 사회  계들을 시장의 언어로 포착하고, 그러한 것들이 

철 히 시장의 경제  합리성에 기반하도록 변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컨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 자신의 본래  경  방식에 혹처럼 덧붙여지

는 경  외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  책임 자체가 기업 경 의 

본질  구성요소로 결합된다. 즉 통 으로 노무 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리하는 것이 경 의 요한 한 일부 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책임경 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반  타인들 등에 

한 리가 경 의 본질  일부가 된다. 

신자유주의국가는 다양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을 통해 자신이 담당해왔던 사회

 책임 업무들을 개인  개별 사회 행 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변형한다. 

일례로 자조(self-help)의 에토스 등을 통해 건강, 빈곤, 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삶의 문제들을 개인들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들로 생산해낸다. 기존에는 

10) 물론 이 과정은 국가가 다양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을 극 으로 실행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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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회에 한 책임을 통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왔지만, 이제는 

사회 자체가 자신에 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 다. 이제 소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사회 체의 공공성을 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책임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사회 체의 공공성을 증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자신들에 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체에 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들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과업을 이들 스스로 떠맡게 되었음을 뜻한다(Lessenich, 315). 윤리  

소비는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  책임 역할을 소비자들 스스로 떠맡는 상이라

고 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담론적 배치와 진리 체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덕의 경제화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의 구분은 고정된 

자연  실체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 상을 산출하고 그것을 통치하고자 작동하

는 권력/지식 배치의 효과이다(Foucault, 2008: 296～297; Mitchell, 1999; Ferguson 

& Gupta, 2005). 따라서 새로운 통치 상의 산출은  경계선들의 재조정을 

수반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국가나 사회 모든 역을 시장과 동일시하고 

비경제  역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시장의 경제  통치의 상으로 구성한다. 

특히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신자유주의 통치는 도덕, 사회  연 성, 사회  책임 

등 비경제  역으로 분류되던 것들을 새로운 통치의 상으로 구성해낸다. 

그리고 이 역들을 통치 가능한 상으로 구성해내기 해서, 통치는 그것들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일련의 지식체계들을 마련하고, 이에 

바탕하여 그 역들에 한 세 한 찰과 조사를 통해 지식을 축 한다. 그리고 

특정한 지식들과 행 들을 진리이자 정상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오류이자 비정

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리의 체제들(regimes of truth)이 동원된다(Fouc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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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a; 1980b; 1981; 2008: 19～22). 인간의 육체  노동능력을 통치가능한 상으

로 만들기 해 정치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이라는 지식체계가 개발되었고, 육체  

노동능력으로 악되지 않는 인간의 지 , 심리  측면을 통치 상으로 만들기 

해 인  자본론이 개발되었고, 인간들 사이의 사회  계와 규범  측면들을 

통치 상으로 구성하기 해 사회자본론이 개발되었듯이 새로운 통치 상의 

구성과정은 일련의 지식의 개입을 수반한다. 

우선 기업의 사회  책임 담론의 경우 윤리나 도덕  심사들을 기업의 

경 활동과 결합하는 담론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 ’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

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2011년 제66주년 복  이명박 통령 경축사; 강조는 

인용자).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도 결국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한 노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룹은 지난 2002년 본격 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회 

곳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신용과 의리에 기반한 

동반철학은 작년 그룹의 공생발전 추진과제로 이어지며, 중소기업형 사업철수,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을 가속화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내 

존중과 배려의 이타적인 유전자를 더욱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물질  

나눔의 차원을 넘어 근본 으로 지역사회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한화그룹 김승  회장 2012년 신년사;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통령은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로 탐욕경  신 윤리경

을, 자본의 자유 신 자본의 책임을,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 번 을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로 선언하고 있다. 한 한화그룹 최고경 자는 기업 경 을 

철 히 윤리  가치와 언어들 속에 배치한다. 물론 기업이 이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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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과 사회  책임을 추구하자는 통령이나 기업 총수의 말이 단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다고 평가 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형성되고 있는 기업 

경 에 한 담론과 지식들은 윤리나 도덕  심사들을 기업 경 의 본질  

일부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언론, 기업보고서, 정부보고서, 경제 

 경 문가들의 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신뢰’, ‘윤리’, ‘지속가능성’, 

‘동반성장’, ‘공존’ 등의 기업의 윤리  역할을 강조하는 언표들과 가장 빈번하게 

같이 등장하는 언표들은 ‘기업의 불확실성’, ‘ 기’, ‘리스크’, ‘변화’, ‘새로운 

경  패러다임’, ‘기업의 평 ’, ‘기업의 속성’, ‘효율성’, ‘경쟁력’ 등과 같은 

경제  경  용어들이다. 

세계화·개방화시 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 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기업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 … 이미 기업의 활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경영만이 시장에 믿음과 신뢰를  수 있다(≪내일신문≫, 

2011년 11월 28일 22면; 강조는 인용자).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사회 환원을 통해 베푼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속 으로 높이기 한 지상 과제로 여긴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위협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기업의 이미지, 영속성에 치명 인 향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로벌 기업 나이키는 1990년 축구공을 생산할 때 아시아 력회사 

국가의 아동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난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도 37%나 하락했다(≪동아일보≫, 2011년 2월 21일 57면; 강조는 인용자).

어제 새해 시무식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 자(CEO)들은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

야 할 험난한 환경을 거듭 일깨우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 가장 많이 언 된 

말이 ‘위기 대응’과 ‘변화’ 다. … 다음으로 재계 지도자들이 많이 든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거론했듯 … 동반성장과 공존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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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런 ‘사회적 비용’이 잠시 기업의 생산성 일부를 갉아먹을 수는 있지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증 되면 장기 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 사설 35면; 강조는 

인용자).

요한 것은 이러한 언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어떤 의미 효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다.  인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불확실성’과 그로인해 

높아진 시장의 리스크를 특징으로 하는 외여건과 세계화의 흐름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으로 설정된다. 이를 극복하는 ‘ 략’으로는 사회자본

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윤리경 ’, ‘기업의 사회  책임’ 등은 

그 구체  ‘방법’으로 제시된다.11)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경쟁력’ 상승이다. 이러한 담론  배치에서 

기업들이 실천하는 제 윤리  심사들은 철 히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해 략 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며, 타인과의 도덕  

연 감은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이름으로 변형된다.

더불어 경 과 윤리는 별개의 역이 아니라 호환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해 그 범 와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개념을 

보다 확고하게 경제학  경 학의 언어로 변환하는 시도도 다수 발견된다. 

일례로 국경제인연합회(2007: 5～6)가 발행한 “윤리경 자율진단표”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경 을 ‘자선(philanthropy)’,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차별화한

다. ‘책임’은 “받은 것에 해 돌려주는 행동”인 반면, ‘자선’은 “선심 쓰듯 일방

으로 베푸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익의 사회환원’을 윤리경 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윤 창출과 윤리를 립시키고 자를 “사악한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 구분 속에서 “윤리경 은 기업에 덧 워진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략과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  성장 

11) 여기서 기업의 사회  책임 실천은 흔히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이루어진 

경  리스크 분류  후자에 속하는 평  리스크(reputation risk) 리의 일환으로 

설명되곤 한다(보험연구원. 2010. ｢평 리스크와 윤리경 의 역할｣, KiRi Weekly 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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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정의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 기업 경제연구소의 

경 정책 보고서는 “제지업체가 식수(植樹)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윤리의 역이

지만, 자업체가 식수사업을 하는 것은 자선활동”이라는 를 든다(삼성경제연

구소, 2002: 6). 여기서 주목할 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이미 윤리  심사들은 

기업 경 에 덧붙여진 잉여가 아니라 이미 기업 경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부로 

통합되었다는 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과정은 기존의 윤리나 사회  책임 개념

을 경제학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도덕  연 감이라는 함의는 

제거된 채 윤리 , 사회  책임이라는 개념들은 “받은 것에 해 돌려주는” 

일종의 경제  교환 행 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윤리나 사회  책임 개념의 의미변화가 단지 친자본 인 기 이나 

학자  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한겨

신문은 보다 확고하게 윤리나 사회  심사들을 경제학 용어로 변환한다. 

한겨 신문 최우성 산업 장은 다음처럼 말한다. 

Y=f(K, L). 경제학 교과서 앞머리엔 으  낯익은 공식 하나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생산량은 자본(K)과 노동(L)이라는 투입물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 속에는 기업활동의 결실은 오로지 두 가지 투입변수인 자본과 

노동(력)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야 한다는, 주류 패러다임을 떠받드는 핵심 제

가 깔려 있다. … 오늘날 부는 단지 자본과 노동만을 쏟아 부어 얻어지는 게 

아니다. 때론 사회 구성원 체를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때론 해당 사회가 과거로

부터 물려받은 ‘공공재’가 그 사회의 부를 늘리는 데 더욱 요한 핵심 구실을 

하는 세상이다. … 이를테면 Y=f(K, L, S)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생산함수를 

다시 써야 하는 순간인 셈이다. 사회에도 엄연히 제3의 투입변수 지 를 인정한다

면, 이제 남은 일은 사회라는 투입변수에 돌아갈 몫을 규범 으로나 제도 으로나 

분명하게 뿌리내리는 일이다. 이자배당과 이윤배당, 그리고 임 배당과 마찬가지

로, ‘사회배당’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달고서 말이다. 사회공헌은 사회배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1세기 세상에서 사회배당은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의무이자, 

기업에 도움을  사회가 릴 엄연한 권리이다(≪한겨 신문≫, 2010년 5월 

17일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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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  책임을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이 시도가 ‘사회’를 그것과는 이질 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경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치시키는 논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는 생산함수에 추가되어야 할 ‘제3의 투입변수’로 환원되고, 기업

에 사회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  요구들은 ‘사회배당’ 요구로 바 며, 이로써 

사회  연 에 바탕한 도덕감이라는 측면은 ‘생산함수’, ‘투입변수’, ‘사회배당’

이라는 용어 속에서 증발한다.

하지만 이 듯 윤리, 사회, 사회  책임 등의 비경제  용어들을 경제학  

용어로 배열하는 담론  배치만으로는 기업의 사회  책임이나 윤리경 의 실천

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실천활동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고 그러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화(naturalization)하는 

지식의 축 , 진리의 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는 윤리, 사회, 사회  책임 등을 

측정  계산가능  함으로써 그것들을 신자유주의 통치의 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통계 수치이다. 

정부기 들, 기업연구소들, 경 자단체들, 학계 등에서는 2000년 반 이후 

기업의 사회  책임 실천이 기업 랜드 이미지 재고, 경쟁력 향상, 근로자 자 심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주가나 매출 실  등에 정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수행되어 이에 한 방 한 지식들이 축 되

었다.12) 그리고 윤리  소비나 삶의 의미나 사회  가치를 시하는 것이 최근 

소비 트 드임을 보여주는 수없이 많은 실증  조사들이 수행되어 왔다.13) 이러

12) 일례로 경련. 2009. ｢윤리경  황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 FIP 제152호; 

EAI. 2007. ｢한국 CSR의 황, 인식과 실천｣, CSR 국제여론조사; KAIST 테크노경 학

원 사회책임경 연구센터, 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 원. 2006.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책임경  황  망에 한 조사 보고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1. ｢ 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그 외에도 여기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련 조사보고서  실증  연구는 셀 수 없이 방 하다. 

13) 이 역시 사례를 드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방 한 조사 결과들이 축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같은 정부기 을 비롯해 각 기업들, 학계에서 이와 련한 수많은 지식과 

조사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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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  통계 수치들은 기업 경 에 하나의 진리의 체제로 작동하여 기업이 

사회책임경 의 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든다.

기업의 사회  책임 실천을 자연화하는 진리의 체제로 심지어 생물학과 같은 

자연지식들도 동원된다. 과거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해 다 의 진화론

이 흔히 동원되었었듯이, 이제는 보노보 경제학, 이기  유 자, 이타  유 자 

등의 담론이 동원되는 것이다. 인간과 유 자가 99.6%가 같은 침팬지와 보노보

의 행태에 한 생물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간에게는 침팬지의 이기  유

자뿐만 아니라 보노보의 이타  유 자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경제학은 이른바 이기심을 과옥조로 여기는 침팬지경제학만을 요시하여 

작 의 제 문제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들은 이기  유 자에 바탕한 

침팬지 경제학에 맞서 침팬지의 이기  유 자와 보노보의 이타  유 자 모두

에 바탕한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야 하고 그 구체 인 모습이 기업의 사회  

책임 실천 는 경 과 윤리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14)(유병선, 2007a; 2007b; 

≪매일경제≫, 2009년 12월 6일자; 2011년 10월 3일자; 2012년 1월 13일자). 이러한 

생물학  담론들은 기업의 사회책임경  실천, 경제와 윤리의 만남을 자연법칙

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진리 효과를 낳는다.15) 

2) 전략적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사회구성원들

기업이 윤리를 경 의 본질  일부로 삼고 사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자신을 커다란 사회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더불

어 살아가는 구성원들과의 규범  계 맺음을 통해 그들과의 공생을 고려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이 

14) 이러한 자연과학 진리체제는 사회  기업이나 윤리  소비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같이 용된다. 를 들면, 안치용 외(2010), ≪한겨 ≫(2009년 

2월 27일자)가 있다.

15) 이 외에도 이른바 ‘ 로벌 스탠다드’라는 언표 역시 진리 효과를 낳는다. 많은 담론들이 

기업의 사회  책임을 로벌 스탠다드라고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책임경 을 

기업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자연스러운 진리로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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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담론 으로 정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책임에 한 국제표

으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부기  등 모든 조직들이 수용

할 수밖에 없게 된 ISO26000 지침은 모든 조직들의 사회  책임의 당사자들인 

그 타인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해 계자들(stakeholders)’이라는 경 학 용

어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정부기 들, 부분의 국내기업들,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들 등은 자신들의 사회  책임강령들 안에 자신들의 이해 계자

들을 설정해놓고 있다. 2012년 2월 23일자 ≪포스코신문≫(4면)은 이해 계자 

경 이론을 창시하고 체계화하여 이 분야 세계최고 권 자로 통한다고 소개하며 

에드워드 리먼(Edward Freeman)과의 담을 실었다. 이 담 내용은 사회  

책임의 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담론  배치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지

를 잘 보여 다. 여기서 리먼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까보다는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하고, “수익성이란 기업이 여러 이해

계자를 히 리한 결과”에 다름 아니며, “경쟁자보다 이해 계자 가치를 

더욱 잘 창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속 인 성장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이해 계자 경 을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도구라는 측면에서 지지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 계자란 주주,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 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세계시

민들 등 해당 조직과 직간 인 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들을 뜻한다. 

경  문가들은 기업의 비재무  경  리스크 리라는 에서 이해 계자의 

요구, 그들의 조   가능성,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 ’을 

통해 이해 계자 리가 ‘ 략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거니

와, 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그러한 원리에 따라 이해 계자들에 한 리 

략을 짜고 있다(강승훈, 2003; KB 융지주 경 연구소, 2012). 이에 따라 각 조직

들은 자신들의 사업이나 활동 목 에 따라 이해 계자들을 1차 이해 계자, 

2차 이해 계자, 3차 이해 계자 등 그 련의 직 성을 기 으로 계화한다. 

그리고 이 계화에 따라 조직이 취해야할 이해 계자 리 략이 차별화된다. 

를 들면, 기업의 경우, 주주들과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1차 이해 계자들에 

해서는 노동, 인권 쟁 들이, 지역공동체가 2차 이해 계자로 설정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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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 지역사회에 한 공헌, 지역사회와의 계 같은 쟁 들이, 로벌 

공동체가 3차 이해 계자로 설정될 경우에는 인권, 경 의 투명성, 환경, 문화다

양성 등과 같은 쟁 들이 기업이 략 으로 집 해야 할 사항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도덕감에 바탕한 사회  연 와 공생의 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은 이해 계자들이라는 경 용어로 변형되고, 이들과의 사회  

계들은 조  계,  계 등으로 분류되고 세 하게 계산되어 경  

리스크를 이기 한 략  리의 상으로 바 다. 리먼 스스로 인정하듯 

이 과정은 규범  활동이 아니라 이윤창출을 한 략  활동이다.

3) 개인적 선택 행위로서 윤리적 소비 행위

비록 윤리  소비를 자선과 구분하며 윤리  소비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의 

만족과 부합할 수 있는 경제행 여야 함을 강조하는 담론들(≪오마이뉴스≫, 2009

년 4월 14일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  책임담론이나 이해 계자 

담론과 달리 윤리  소비의 ‘윤리’라는 용어를 경제 용어로 재정의하는 담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 련기 들, 언론들, 윤리  소비 운동가들 등 거의 

모든 담론 주체들은 윤리  소비를 지구환경을 살리고 제 사회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연 의 정신에 입각한 행 이자 윤리  기업을 지원하고 비윤리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행 로 담론화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은 이러한 담론들 부분이 국가의 역할을 문제 삼지 않거나 국가보다 이제는 

기업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이다. 

윤리  소비 담론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사회  책임의 주체로 정의되

지 않고 비가시화되며, 그 신 ‘개인들의 주체  선택(choice)’에 따른 ‘소비 

행 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설정된다. 즉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개개인들은 

‘선택의 주체’로 재 된다(Rose, 1996b: 57～61).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세상을 바꾼다’, ‘voting with your dollar’, ‘the Vote in your Pocket’ 

같은 윤리  소비를 표 하는 표어들은 이러한 변화를 응축 으로 보여 다.16) 

16) 이 과정은 ‘시장을 통한 정치’로 표 될 수 있으며 결국 정치 인 것의 경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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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기업, 국가, 소비자 사이에 설정되어왔던 권리와 책임에 

한 기존의 계는 국가가 빠지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직  마주치는 방식으로 

재설정된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 규제 등을 통해 사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

왔던 국가가 비가시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라는 언표와 그들의 ‘권리’라는 언

표를 연결시키는 담론이 불가능해지고, 소비자 개개인들이 국가의 사회  책임 

역할을 신하여 기업을 직  압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담론들이 만들어

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은 다시 국가의 사회  책임 의무를 기업  

개인에게 이 하고, 경제, 사회, 국가의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재생산하고 강화하게 된다. 일례로 “공동체 삶을 한 소비, 내가 변화

의 주체”라는 제하로 ≪경향신문≫, 2008년 9월 22일자(9면)에 실린 윤리  소비 

문가  활동가들의 담 일부를 보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지속 가능성에 한 논의가 활발한데,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개개인의 참여가 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윤리  

소비는 이타  움직임이라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 은 과거처럼 조직  

사회운동을 통한 변화의 시 가 아니라 개인의 주  가치를 통해 실 하는 

시 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생산뿐 아니라 소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요하다. 돈이 있으니 무의식 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의 주체라는 

것의 일계기로의 환원을 함축한다(Lipschutz. 2005). 기업들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윤리  소비라는 시장 기반  방법이 사용됨으로써 시장 자체의 작동논리는 

비 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한 컨  동남아시아의 임  착취노동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압박해 구원해줘야 할 ‘ 상’으로 

간주될 뿐 공동의 에 맞서 같이 연 해야 할 정치  ‘주체’로 사고되지 않는다. 

결국 시장을 통한 정치는 정치  항의 험성을 시장의 논리 회로 속으로 체제 

내화한다. 한 윤리  소비 운동은 ‘모든 개인 인 것은 정치 이다’라는 표  신 

‘모든 정치 인 것은 개인 인 것이다’라는 표 으로도 요약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치 인 것 는 사회 인 것을 개인 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담론들은 개개인

들의 자기 통치(self-government) 안으로 사회와 정치를 환원하는 통치 테크놀로지이다

(Cruikshan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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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이 필요하다.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대표: …… 윤리  소비를 한 마디로 말하면 책임 있는 

소비다. 상품 구매 결정권을 가진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만이 아닌, 제조의 성격과 

제조 과정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공동체  삶을 한 깨어있는 소비다. 

여기서 ‘구매 결정권’을 가지고 소비 선택 행 를 하는 소비자 개개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로 표 되며, 이들의 윤리  소비는 ‘책임 

있는’ 행 로 표 된다.  상품 ‘제조의 성격과 제조 과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규제, 감시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들 개개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 야 하는 일로 표 된다. 

흥미로운 은 윤리  소비 담론들은 윤리  소비자들을 편 한 개인  이익

에 머물지 않고 일반  타인들과 공동체 체에 해 연 의식을 가지고 사회  

책임을 지는 주체로 재 하는 동시에, 그 실천은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소비 행 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담론화한다는 것이다. 즉 윤리  

소비자들을 사회  책임 담당자로 변환하는 담론들은 연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략과 개개인들의 개인주의  선택 행 를 강조하는 상반된 략을 

동시에 사용하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낸다. 푸코(Foucault, 1982: 213)의 말처

럼 통치는 “ 체화하면서 개별화하는” 권력형식인 것이다. 

5.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 테크놀로지들 

1) 권력의 테크놀로지

담론과 지식은 각종 국가기 들과 기구, 제도들 등 비담론  실천들과 결합됨

으로서만 실질  권력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강제와 법  

지와 같은 방식보다는 개인들, 조직들의 자율성과 자유에 기반해서 작동한다. 

를 들어 국가는 인센티  제공,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 련 정보 제공, 각종 평가, 각종 사회  책임 경  시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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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정책 등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책임경 이나 윤리  소비가 자발 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다(Vallentin & Murillo, 2012). 를 들어 정부

는 2003년부터 공기업 신평가에 윤리경 과 사회  공헌활동 항목에 한 

평가지표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 들에 한 경

 평가시 해당 기 의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창출활동 노력  성과 등을 보다 

비  있게 반 하고 있다. 한국표 회(KSA)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 들에

서는 ISO26000 응을 해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조직의 주요 운  

담당자들을 상으로 사회  책임 교육, 사회  책임 문가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민연  등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을 조성하고 사회  책임

을 다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펀드 투자를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책임경 을 유도

하기 해 정부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이다. 

윤리  소비와 련해서도 국가는 법  강제보다는 다양한 윤리  소비 교육 

 유인책들을 활용한다. 들 들어, 한국소비자원(KCA)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

들에서도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 등 윤리  소비 련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들의 건 한 소비습  형성을 해 2012년 

5월 재 소비자교육시범학교 22곳을 선정해 운 하고 있다. 그리고 련 국가 

기 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 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 홈페

이지나 련 기 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탄소성 표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라벨들을 자제품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 유인책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9개 융사와 

연계하여 ‘그린카드’를 발행하여 탄소성 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립해 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  소비 운동조직들도 나름의 방식과 기 을 통해 선별된 윤리  

소비 상 , 음식 , 회사의 제품들  그러한 것들에 한 사람들의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나 윤리  소비 실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몸에 배지 않아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다(한국소비자원, 

2011). ‘몸에 배지 않아’ 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윤리  소비를 통해 

사회  책임을 다하는 주체들을 생산하기 해서는 몸에 작동하는 반복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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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윤리  소비 습 이 길들여져야 함을 뜻한다. 이를 해 각  학교들의 

소비교육 로그램들이 교과목별 련 단원과 연계된 소비습  함양 체험활동을 

통해 조직되고 있다. 다양한 소비 련 단체나 기 들에서 윤리  소비, 친환경 

소비, 녹색 소비 체험 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권력은 소비습 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육체 속에 각인된다. 

2)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란 자기와의 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혼, 사고, 존재방

식 등을 략 으로 통치함으로써 자신을 윤리  주체로 구성하는 일련의 통치

술을 뜻한다(Foucault, 1988b: 225; 1984b: 351; 1984c: 48～49). 푸코(Foucault: 

1988b: 225)는 통치성을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만남

(encounter)”17)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치가 개개인들의 자기계발의지

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포섭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

의 사회책임경 과 련하여 경 자 는 기업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

이 사회책임경 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러한 경 방식을 통해 기업을 

경 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한다. 

표 인 것이 ‘사회책임경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이름이 붙은 자기 

진단 도구들이다. 그  가장 많이 보 되어 리 쓰이는 것이 한국표 회에서 

ISO26000 지침에 바탕하여 개발한 “ISO26000 이행수  진단 체크리스트”이

다.18)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최고 리더들  각부서의 리더들이 

자신과 자기 조직의 사회책임경  수 을 손쉽게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국표

17) 푸코는 때로 권력과 권력이 고정된 것으로서의 지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체로 

그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푸코는 지배를 권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8) 이와 유사한 자가진단테스트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개발한 “지속가능경  자가진단지표”, 한상공회의소가 개발

한 “윤리경  자가진단 테스트”, 경련이 개발한 “윤리경 자율지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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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홈페이지에도 설치되어있다. 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조직의 리더나 

그 조직이 사회책임경 을 해 어떤 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사회  

책임인식’, ‘이해 계자 식별과 참여’, ‘핵심주체와 쟁  분석’, ‘우선순  설정 

 실행 략, 계획 수립’, ‘실행 략’, ‘의사소통’, ‘검증 략’, ‘개선 략’ 등 

8개 과정으로 나 어 이를 36개 문항으로 평가한 후, 이에 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조직 거버 스’, ‘인권’, ‘노동 행’, ‘환경’, ‘공정운 행’, ‘소비자이

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 ’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60개 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자가평가를 마치면 자신의 수가 나오는데 이 수에 따라 사회책임경 과 

련하여 자신과 자기조직의 강 과 약 이 무엇인지에 한 진단결과가 나온다. 

조직 리더들은 수치로 세 하게 측정된 진단 결과에 바탕해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윤리  리더가 되기 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지침을 얻게 

된다.

한 기업의 사회책임경 이 효과 으로 실행되기 해서는 일부 최고경 자

나 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윤리  감각이 높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은 도덕  인재, 공감능력, 책임감을 지닌 인재들을 요구하

고 있다( 국경제인연합회, 2008; 이신철, 2010).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경제인연

합회 같은 경 자단체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사활동 실 을 평가하되 그것을 

정량  평가보다는 심층 인 질  평가를 할 것을 각 기업에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분의 기업들이 사활동 실 에 한 질  평가를 채용 평가에 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의 학들이 사활동 로그램을 운 하고 있고 

학 내부와 언론들을 통해 ‘ 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단체들’ 같은 

제목으로 다양한 사활동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요한 것은 학생들 개개인

들이 사활동참여를 자신들을 도덕  인재, 공감능력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로 

계발하기 한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사용한다는 이다. 여기서 사활동 실

은 자신을 얼마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윤리 인 인재로 자신을 계발했는가를 

측정하고 성찰하는 기 이 된다. 신입사원 채용 평가에서 사활동 실 이 깊이 

있는 질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활동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해보며 그 느낌과 생각의 결과를 자신의 

태도와 의식 형성에 반 토록 하는 보다 성찰 인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작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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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록 만든다. 각 학들의 사활동 로그램이 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활동보고서 작성, 각종 사활동체험수기 공모 등은 

그와 같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은 개개인들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사활동과 사활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오로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기 에서만 하는 

활동만이 사활동으로 인정됨으로써 국가권력은 개개인들의 자기구성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

하기 해 그들과 연 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  책임을 다하려

는 윤리  행 이자 자신을 윤리  주체로 구성하는 행 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사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기업이 요구하는 윤리  인재로 자신

을 계발하는데 무익한 것이 된다. 신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기 들이 고아원, 

양로원, 장애시설 등 그동안 국가가 사회통합을 해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담당해왔던 역들이라는 을 고려할 때, 사활동 참여라는 자기의 테크놀로

지를 통해 구성되는 자아는 사회갈등을 통한 사회개선과 사회  책임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회통합을 해서만 국가를 신해 사회  책임을 다하는 자아로 

한정된다. 

윤리  소비와 련하여, 통치는 자신들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체로 

계발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의지를 활용한다. 윤리  소비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행 에 정치 , 사회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소비 선택 행 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자신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고 보는 자기이해 

양식을 발 시킨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소비행 가 미칠 다양한 결과들을 폭넓

게 성찰하고 이에 바탕해서 자신의 소비 습 을 스스로 바꾸기 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된다. 우선 윤리  소비, 친환경 소비의 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2009년 에 지 리공단, 머니투데이, 에듀머니, 이로운몰 등이 

공동으로 ‘녹색가계부’ 캠페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가계부 같은 친환경 

가계부는 자신들의 소비로 야기된 에 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을 기입

하여 친환경 소비의 에서 집안 살림을 리하는 것이다(배순 , 2010a). 주부

들은 친환경 가계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소비행 가 환경에 얼마나 부정  

향을 줬는지 달에 비해 자신의 소비 행 가 환경 문제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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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비교하고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소비습 을 바꿈으로써 자신들을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윤리  자아로 구성하

는 실천을 수행하게 된다. 

그 외에 소비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윤리  존재로 구성하기 해서는 자신

의 행 를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련 속에서 지속 으로 의식하는 

성찰  노력이 요구된다. 한 윤리  소비 문가는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자

가 되기 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질문으로 네 가지를 든다. 

“‘이 제품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소비행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제품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환경친화 인가?’”(≪인터뷰 365≫, 2011년 1월 17일자). 

한 다양한 계기 들  소비자운동단체들은 윤리  소비나 친환경 소비를 

한 다양한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개인들의 측면에서 이 지침들은 

소비습 을 바꿔 보다 윤리 인 소비자로 자신을 구성하기 한 구체  략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녹색가계부’ 캠페인은 다섯 가지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목표세우기, 가계부 꾸 히 쓰기, 신용카드 멀리하고 형마트 덜 가기, 

녹색 가게 들러보고 친환경 제품 정부 악하기, 가족 동참시키기 등이 그것이다

(배순 , 2010a). 이러한 질문들  지침들은 자기와의 계 속에서 자기에게 

성찰  질문을 제기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해 자신의 

행 를 략 으로 변형시키는 실천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통치를 한 

테크놀로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작동시

킨 결과는 윤리  소비를 습 화하고 자기 행 의 사회 , 환경  의미에 자 심

을 느끼는 윤리  소비자로의 변화이다. 녹색소비실천사업에 참여한 후 보인 

소비자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를 잘 보여 다.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자신의 에 지 사용량과 CO2 감축량을 

확인하면서 기후 변화 응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춥다’ ‘덥다’고 불평이 심했으나 차 익숙해져 아이들도 에 지를 약하는 

습 이 몸에 배었다”(배순 , 2010b: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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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 

신자유주의가 비시장 역들마  모두 시장으로 재편하여 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  구성원들을 기업가들로 간주하고 그 역들이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 작동

하도록 하는 정치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본과 이윤을 증 시키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기에 원심력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는 개인화된 기업가 주체

들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개개인들이 자신들을 한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

으로 인식토록 하여 그들을 통합해내는 통치 기술을 푸코(Foucault: 1988b)는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individuals)라고 부른다.19) 이는 사회 인 

것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ocial)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이른바 사회 는 

사회 인 것(the social)을 통치 상으로 구성해내는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Lemke, 2011: 175).

자유주의는 종으로서의 집합  인간, 즉 인구(population)를 생체권력의 통치 

상으로 구성했다. 생명, 안 , 건강 등에 련된 이들의 일체의 삶의 역을 

사회 인 것으로 표상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 는 사회복지 제도 등을 통해 

인구라는 체로서의 국민들에 한 통치를 수행해왔다. 즉 자유주의는 푸코가 

안 장치(security)라고 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제도 등을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로 삼아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치는 생물학  

종으로서의 인간, 체로서의 국민들을 표 으로 삼기보다는 윤리  존재로서의 

개개인들을 표 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가 면에 나서 제 안 장치들을 작동

시킴으로써 개개인들을 통합해내기보다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자조 

(self-help)의 윤리를 통해 개별 기업가로서의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

고, 자기를 계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신자유주의 경제생활의 격자 속으로 

19) 푸코(Foucault. 1988b) 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를 구분한다. 

자는 개개인들의 윤리  자기 구성을 해 동원하는 자기해석과 자기인식의 구체

인 기술들을 뜻하며, 후자는 ‘사회 인 것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ocial)’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개개인들이 스스로를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한 사회나 국가에 통합해내는 권력 기술을 뜻한다(Lemke, 201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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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낸다. 즉 이른바 자기에 한 책임화, 자기계발의 윤리 등이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의 한 형태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의 안 장

치들이 제공했던 구성원 간 연 와 사회통합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지 에서 요구되는 것이 사회  책임화의 윤리이다. 사회  책임화는 신자유주

의 통치 속에서 개인  모든 단 들이 개별 기업가로 변형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기를 보완하여 그들에 해 구심력을 작동시키는 개인들

에 한 새로운 통치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 들의 

사회  책임화와 개별 기업화라는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략 모두 

사실은 신자유주의 통치를 구성하는 분리불가능한 동 의 양면인 것이다. 

이 은 최근의 각종 소비 트 드 조사(LG경제연구원, 2011; 한국소비자원, 2011; 

≪매일경제≫, 2011년 12월 28일자)에서 어째서 환경이나 윤리 등 공동체주의  

심의 증가와 함께 이와는 상반되는 개인주의  생활방식, 자기계발욕구, 경쟁

에서 생존 등 개인주의  심들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소비문화를 특징짓는 

요소들로 조사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다. 많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들이 

지 하듯 신자유주의 통치는 개개인들을 자기계발에 집 하는 개인주의  기업

가로 변형하는 개별화 략을 작동시킨다. 하지만 푸코(1982: 213) 스스로도 

강조했듯이 통치는 “ 체화하면서 개별화하는” 권력 형식이다. 즉 신자유주의 

주체란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  자본을 증가시키기 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인 동시에(서동진. 2005), 자신은 물론 타인에 해서까

지 기꺼이 도덕  책임감을 지고자 하는 사회화된 호모에코노미쿠스(socialized 

homo economicus)인 것이다(Lessennich, 2001).

이때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  책임화라는 개인들에 한 

테크놀로지가 체로서의 국민들의 삶의 세계로서 단일화된 사회에 해서 작동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인 것의 역들

에 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Rose, 1996a; 1999; Herbert-Cheshire, 2000; 

Fitzsimons, 2000; Hay, 2003; Coffey, 2003; Lipschutz, 2005). 기존에 국민국가  

토 안에서 한 사회는 단일한 연 의 공간으로 이해되었고, 개개인들은 국민국

가에 해서 단일한 계를 지니는 하나의 국민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의 활동 공간은 국민국가의 범 를 넘어 로벌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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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게는 자신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넓게는 아 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임  

노동자들에 해 연 의식을 느낀다. 국민국가라는 공간  범  안에서 정의되

어왔던 사회, 국민 같은 용어들이 그 실성을 차 상실해가면서 사회통합의 

기가 증폭된다. 이에 한 응으로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공동체들이다. 개개인들을 그들이 자신을 정체화하고 유 의식을 가지고 도덕

으로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 이념, 취미, 지역, 생활공동체들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각자가 상상한 자신의 소속 공동체에 해 연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유주의 사회  책임화의 통치

가 개인들을 통합해내는 한 방식인 것이다.20) 

따라서 윤리  소비란, 를 들어, 소비자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에서 다른 나라의 로벌 시민들과 동질성을 느끼고 자신이 

속했다고 상상한 로벌 공동체에 해 친환경 윤리  소비를 통해 헌신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그 공동체에 통합되는 테크놀로지이다. 기업의 사회책임경 이

란 결국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경 리스크를 리하기 해 각자 자신

들의 이해 계자 리 략을 통해 나름의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으로서 기업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 계자들을 거기

에 통합하는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20) 이 과정은 종종 ‘사회자본 증진 방안’ 등의 정책  표 을 띠기도 한다. 그런 에서 

사회자본이란 개개인들의 일상 인 규범  삶, 사회  계들에까지 고들어 그것들

을 통치 상화하는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Coole, 2009; Peter & Patrick, 1999). 공동체

가 개인들에 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허  내지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국가 테두리 안에서 개개인들을 단일한 

시민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것에 비해, 공동체들을 통한 개개인들의 

통합은 공동체 사이의 이질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통합의 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기는 신자유주의 통치에 균열을 야기하는 항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코(Foucault, 1980a: 95)가 말했듯이 권력이 있는 곳에 항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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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거대한 동맹과 그 함의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  책임을 떠맡는 시장의 공공화 상, 지 까지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에 맞서 투쟁해왔던 소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들 

등이 스스로 사회  책임을 떠맡는 상은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과 같은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의 반 이자 신자유주의 통치가 작동하는 한 방식이다. 비시장, 비경제  역이

라고 간주되어온 모든 역들을 시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지 까지 사회  책임 역할의 주된 담당자 던 국가가 시장화하면서 사회  

책임, 타인과의 도덕  연 정신 등 도덕  질문들이나 역할들은 기업과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심사로 이 된다. 기업의 측면에서 이 과정은 도덕과 윤리의 

역을 시장의 언어로 변형시켜 새로운 통치 상이자 수단으로 토화하고 사회

책임경 이나 윤리경  같은 이름으로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소비자, 노조, 

시민단체들 같은 기존 권리주체들의 측면에서 이 과정은 그들이 권리의 주체에

서 사회  책임 담당자로 변형되고 자신들이 사회에 가할 수도 있을 험을 

스스로 리하는 일을 떠맡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회  

책임담론들은 도덕의 회귀가 아니라 도덕이 시장화되어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한 그것은 사회연 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항

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통치 속으로 포섭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불과한 사회  책임화의 신자유주의 

략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 사이에 별다른 

의견차이나 항 없이 암묵 인 사회  합의 속에서 수용되었다는 이다. 

사회  책임화의 신자유주의 통치를 둘러싸고 이들 사이에 거 한 동맹이 이루

어진 것이다.21)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자신이 사회  책임을 떠맡는 것은 우선 

21) 심지어 경제나 경 , 소비 등 세속  가치들과 가장 거리가 있어 보이는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동맹에 동참한다. 일례로 가톨릭신문은 2011년 4월 24일부터 <이용훈 주교에게 

듣는 신앙과 경제>라는 기획연재를 싣고 있다. 여기서 이용훈 주교는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책임투자(SRI)를 통해 기업

의 사회책임경 을 유도하고, 윤리  소비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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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에서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 략이자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통 으로 국가

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  책임을 압박해왔던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

체들 등의 운동조직들의 경우, 기업의 자발  사회  책임을 인정해주면 투쟁이

나 업 등을 거치지 않고도 그들이 제기해왔던 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 이 자신들의 목표와 양립가능하다고 계산

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비록 소소한 입장 차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체로 

조한 노조가입률로 인한 노조의 노동계  표성 기, 기업별노조체계로 

인한 교섭력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자발 인 사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노조

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 할 수 있는 

매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강충호, 2008; 권순식, 2008; 노 표, 2008; 

이장원 외, 2006; 이장원, 2006; 하승창, 2004; 권순식·김 두, 2007). 두 진  간 

이해 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노조, 시민단체들의 사회  책임화와 련해서도 양 진 은 동맹을 맺는다. 

노조,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사회  책임을 떠맡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지 

개선, 조직의 공  신뢰 강화, 조직원의 사기고취, 기업과의 잠재  충돌 방, 

정치  개입의 정당화 등의 이 을 제공한다고 봤다. 한 그것은 기존 립 , 

투쟁  노동운동, 이른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문제에 한 반성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 방식을 신하고 활동 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졌다(배상호, 2010; 권순원, 2010; 김동원, 2007; 김주일, 2004). 이를 두고 경

계 일부에서는 노조나 시민단체가 사회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회사 경

에 개입하려는 시도(권 철, 2010)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 으로 

경 계에서는 지 까지의 노조와 시민단체의 투쟁들을 무책임한 불법, 폭력 

투쟁 일변도 다고 진단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사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곧 제기해왔다. 

윤리  소비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비 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진보진 의 

학자들이나 언론들마  윤리  소비를 시장과 신자유주의에 한 항으로 해석

하고 권장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와 동맹 계를 맺는다. 김종엽은 “생산과 

노동자, 시민의 역에서 패배가 잦은 이 시 에 윤리  ‘소비자-시민’은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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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 새로운 거 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한겨 ≫, 2009년 9월 2일자 

30면).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 신문은 2008년 5월 15일자(63면) “세계화

의 역풍, 신빈곤시  안찾기”라는 제하의 창간특집기사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는 시장지상주의에 한 안과 항의 움직임이 “마이크로 크 딧”, 

“공정무역 등의 윤리  소비 운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윤리  소비를 진하기 한 

일환으로 트 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시민들이 참여하

고 종이신문에 실리는 형태로 “착한시민 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신자유주의 옹호자와 비 자들을 막론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이나 노조, 시민단체들의 사회  책임, 윤리  소비 등에 

한 정  평가 속에 이들이 거 한 동맹 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

의 통치가 이러한 정치  이분법들을 가로질러 작동하며 그와 같은 기존의 진

분류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을 뜻한다. 한 신자유주의 사회  책임화의 

통치가 진보, 좌, 신자유주의 비 자들에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들의 요구를 합하여(articulate) 포섭함으로써 항을 최소

화하면서 권력 효과는 극 화하는 고도의 권력 효율성을 구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진보, 좌, 신자유주의 비 자들이 기업을 포함한 제 조직  개인들의 사회  

책임화를 체로 옹호하고 그것을 신자유주의에 한 항이자 안으로 평가하

는 오류에 빠진 것은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 같은 구분들을 고정된 것으로 제하고, 신자유주의화를 시장 는 경제가 

시민사회와 국가, 공  역에까지 확장되어 도덕  연 감이나 공공성 등의 

가치를 질식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한 항을 질식되었

던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 같은 구분을 가로질러 모든 것을 시장과 경제의 합리성으로 

토화하면서 작동한다는 이다(Lemke, 2002). 즉 겉으로 보기에 사회  책임이

라는 이름으로 시장과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도덕  연 감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의 사회책임경 ,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사회  책임, 윤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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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신자유주의에 한 항이나 일탈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통치가 사회의 

도덕  연 의 공간을 통치 상화하는 상이자 신자유주의의 통치 테크놀로지 

그 자체인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진보진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의 안으로 

내세우기도 하는 사회  기업이란 사실상 경제와 사회의 구분을 넘어서 작동하

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가장 훌륭한 구 물이라고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 단 의 사회  책임화를 경제를 사회에 되묻는 시도로 보면서 이를 시장근본

주의  신자유주의에 한 항 략으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의도치 않게 신자

유주의 통치에 공모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항 잠재력의 자발  제거, 

도덕  연   운동 정치의 시장화이다. 공 인 것/사 인 것, 시장/국가, 개인

인 것/사회 인 것의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는, 최근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경 , 공생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자본주의, 사회  기업, 동반성장, 공생발 과 같은 담론들에 의해, 축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훌륭하게 작동한다.

(2012년 8월 17일 투고, 10월 9일 심사, 11월 5일 채택)

 주요 용어

신자유주의, 통치성, 권력, 지식, 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  소비, 사회  책

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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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Genealogy of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Joo-Hwan, Kim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from the 

Foucauldian perspectiv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refers to the current phenomena that social units, such as 

corporations, trade unions, NGOs, and consumers, voluntarily have begun to 

assume social responsibilities, instead of the state. I argue that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is not the restoration of the socio-moral solidarity at all, 

but a technology and an effect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 territorialization 

of the social solidarity. In this context, I analyze the following four aspects 

engaged in the current social responsibilization as a neo-liberal governmental 

technology: knowledge and regimes of truth, technologies of power, technologies 

of the self, and the technologies of individuals. Then I suggest som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First, regard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nd 

moral concerns are reframed in terms of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reduced 

into specific instances of management strategies. Second, regarding the ethical 

consumption, as being transformed from the subjects of rights to the subjec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dividuals voluntarily come to control their potential for 

resistance in order to defend society from the risk which could be posed by 

themselves if they remain subjects of rights. Finally, in these contexts, a se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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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ies among Korean progressive camps, which sugges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ethical consumption as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will 

unintentionally result in the reinforcement of neo-liberal government.

Keywords: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Power, Knowled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thical Consumption, Social Responsibiliz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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